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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
(온라인)2025. 2. 25.(화) 11:00

(지  면)2025. 2. 25.(화) 석간

행정권한 민간위탁 내용의 
대국민공개로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
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 2월 25일(화) 국무회의 의결
- 재위탁 요건 명시, 위탁계약 내용 공개, 계약 위반 시 해제·해지 근거 마련

□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·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

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(이하 ‘행정위임위탁규정’)」 개정안이 

2월 25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
□ 이번「행정위임위탁규정」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 ○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

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, 법령에 근거를 

두도록 했고,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한해 재위탁하도록 했다.

 ○ 또한,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

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공개*를 의무화하고, 수탁기관이 

계약을 위반한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.

    * 위탁사무의 내용 및 근거, 수탁기관, 위탁기간 등을 누리집에 공개

□ 이창규 조직국장은 “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, 공정하게 민간

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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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민간위탁 제도개선 주요내용 (행정위임위탁규정 개정)

구분 현행 개선

재위탁 요건 

명시

▪위탁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

수탁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다른 

민간기관에 재위탁하는 사례 발생

▪재위탁이 필요한 경우 

법령에 근거를 두고, 

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

한해 재위탁 가능

위탁계약 

내용 공개

▪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

위탁계약 내용의 대외 공개 근거가 

부재하여 실제 공개 비율이 낮음

 ※ 계약내용 공개율: 31%(총 1,643건 중 513건, 

’23년도 기준)

▪위탁계약 내용을 

누리집에 공개하도록 

의무화

 ※ 위탁사무 내용·근거, 수탁기관, 

위탁기간 등

계약 위반 시 

해제·해지 가능

▪수탁기관이 수탁기관 의무 등 

위탁계약 위반 시, 위탁기관이 

수탁기관을 제재할 수단 부재

▪수탁기관이 위탁계약 

위반 시, 위탁기관이 계약 

해제 또는 해지 가능


